




“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나

경쟁은 비록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으로써 규제보다 우월하다 ”

- 알프레드 칸 옮긴이 주) -

“Whenever� competition� is� feasible,� it� is,

for� all� its� imperfections,� superior� to� regulation

as� a� means� of� serving� the� public� interest.”

- Alfred Kahn -

옮긴이 주) 미국 항공규제개혁의 아버지(the Father of airline deregulation)라 불리우는 코넬대 교수. 미국은 70년대 

말에 항공운수 산업 규제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여 항공산업의 중흥기를 이끌어냈다. 카터 대통령 

취임 후 그의 경제고문이었던 알프레트 칸 박사는 항공운수산업을 사실상 완전 자유화시키는 규제개혁 

작업을 진두진휘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는 보호나 규제보다는 자율경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규제개혁의 대표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를 계기로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인 규제개혁의 

물결이 밀어닥쳐 전반적인 경제운영방식에 까지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2010년 93세의 일기로 타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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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무엇인가?
What� Is� Regulation?

규제는 연방 정부가 법을 시행하고 정부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행정법 또는 규정이라고도 불린다. 규제는 개인, 기업, 기타 

단체의 행동 범위에 대해 규정한 특정 기준 또는 지침이다.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재산권을 확립하고 집행하는 법제도 및 ‘게임의 법칙’ 없이는 자유 기업 

체제가 현존할 수 없다. 정부(행정부)가 발표하는 규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는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당신이 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규제의 그 영향력이나 규제 형성 과정

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 ‘규제의 틀(원제: Regulation)’은 이론, 정책, 분석, 실무를 망라

하는 미국 연방규제에 관해 처음 접하는 규제 연구자들을 위한 기본서이

다. 우선 일반적인 미국 가족이 규제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아보

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제1장은 규제 규모 및 범위에 대한 통계를 소개하

고 이후에 소개될 다양한 논의를 위한 기본 범주를 소개할 것이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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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규제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보고 제3장은 정부 규제의 

헌법적 기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4장은 연방 정부의 규제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제5장은 규제당국이 누군지, 어떠한 우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6장과 제7장은 보건, 안전, 환경, 

특정 산업을 예로 들어 규제의 본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8장에서는 규제를 분석해서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지 제9장에서는 

미래 규제 트렌드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규제 속에서의 일반적인 미국인 가정의 하루

당신은 ‘규제’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규제라고 하면 저녁식사 시간에 텔레마케팅 등 원치 않는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전화수신거부(Do Not Call) 규제’ 또는 발전소의 오염

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아마도 여러분은 

매일 마주하는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면 크게 놀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침에 울리는 라디오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 할 것이다. 연방통

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당신이 좋

아하는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뿐만 아니라 방송의 내용까지도 규제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와 주정부 규제기관에서 규제하는 전기는 라디오의 전력공급원이 

된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당신의 

사용하는 전구의 종류나 유형을 규제한다.



012 규제의 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침

대의 표시 라벨을 규제한다.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치약, 비누, 샴푸, 그 외 미용제품 내용물을 규제한다. 환경보호

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당신은 욕실에서 나오면서 에너지부

(DOE)의 기기 효율성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절수형 변기를 통해 물을 

두 번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식품의약국(FDA)이 규제하는 시리얼 

박스의 영양성분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식품의약국은 또한 식품기업이 

건강 효능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형용사를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지를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약국과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은 커피 및 설탕에 대한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신이 마시는 자바커피콩과 설탕 그 외 원자재 헤징투자에 대해서는 

원자재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규제하고 있다.

환경보호청, 식품의약국, 농무성 그리고 미국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당신이 아침마다 섭취하고 

있는 과일을 규제한다. 농무성의 농업마케팅 서비스 또한 당신의 아침식

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등급기준을 세우고 일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청과를 구매한다. 농무성

은 심지어 오믈렛에 들어가는 스위스 치즈의 구멍 크기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당신은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녀를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 이는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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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dministration, NHTSA)가 요구하는 자동차 조수석 에어백으

로 인해 조수석에 탄 영유아들이 사망하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동차는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와 환경보호청의 연비 및 배출 기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신이 카풀을 하지 않고 있다면 출근시간에는 

가장 빠른 길은 오직 다인탑승차량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직장까지 

먼 길을 돌아서 가야할지도 모른다. 이는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대기오

염에 대한 일련의 주정부 이행계획(SIPs)에 따라 카풀을 하는 다인탑승차

량을 위한 충분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정부는 연방고속도로기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승객 

보안검색 등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이 

요구하는 검색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회사에서는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DOL)에서 시행하는 규

제로 인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용주

와의 협의내용을 제한 받기도 한다. 법에 규정된 고용인 복리 기준 때문

에 고용인은 개인 선호 및 요구 사항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받지 못할지

도 모르며, 심지어 원하지 않는 복리후생을 받기 위해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규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만 고용주가 더 젊거나 덜 숙련된 근로

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 의료보험이나 계약조건은 보건복지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나 주정부에서 규제

한다. 선택 가능한 퇴직금 옵션은 노동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규제한다. 

회사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들린 상점에는 제품안전, 식품, 제약, 

환경을 다루는 규제가 구매 제품의 특성, 유용성 및 가격에 까지도 영향



014 규제의 틀

을 미친다. 이러한 규정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시장진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거나 구매가치가 

높고, 어쩌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원천적으로 

미국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당신은 저녁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는 와인 한잔을 

손에 들고, TV프로그램을 시청을 할 것이다. 당신이 시청하는 지역별 

일부 뉴스방송 중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사전에 

부과한 공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방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적당한 음주

는 분명히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류의 표시 라벨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주류담배세금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에서 와인 제조사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TV

를 본 이후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표준화된 학력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

는 것을 살펴보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시험은 교육부가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지역별 학교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규제는 상상하지 못했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제는 효용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으

로 작용하기도 하며, 우리는 그 영향력이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인지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규제’라는 복잡한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규제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초심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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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규제 범위 평가

과세 및 세출은 공익을 위해 연방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자원을 분배하

는 방법 중 하나다. 민간부문(기업, 근로자, 소비자)에 대한 규제는 또 

다른 방법이다. 

70개 이상의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 위원회가 연방규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약 30만 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매년 

수천 개에 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 도입에 따른 이익

이 그 규제를 주장하고 도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도입 과정에서는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희생이나 비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러한 특정 도입 목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직접적인 정부 지출(비용)을 추적하는 재정 예산과

는 다르게 규제준수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지출(비용) 추적에 대한 

메커니즘은 없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른 규제 활동의 변화를 추적하

는 노력은 종종 연방관보상 인쇄된 페이지나 규제기관 예산 규모 등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연방규제집(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정부기관이 

제정한 모든 규정과 규제의 모음집이다. 지난 50년간 2만5천 페이지에

서 16만5천 페이지로 늘어난 규정집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제의 범위에 대하여 어림잡을 수 

있다.

연방 관보(연방정부가 매일 발간하는 간행물로 새롭게 입법예고하는 

규제나 최종규정, 행정명령 그리고 기타 고시 등을 포함)는 특정 기간에 

새로 발표되는 규제의 흐름을 알려주며 미국인이 새로운 규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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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제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지를 시사한다. 2011년 연방 

정부는 82,129페이지의 규정 간행물을 인쇄했다. 한 페이지 당 4분이 

걸린다. 2.6명이 주 40시간을 1년 동안 읽어야지만 신규 규정이나 고지를 

따라잡을 수 있다. 도표 1.1은 연간 발간 관보 페이지 수 증가를 보여준다.

도표 1.1: 연간 발간 관보 페이지

출처: 미국 관보처(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규제 활동의 범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규제 기관에 

해당된 직접 재정 세출예산이다.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 인력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시간 추이에 따른 규제 동향을 

추적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규제의 구성과 발전에 대한 일정 시사점을 준다. 도표 

1.2는 1960년부터 2013년까지의 규제 작성 및 시행에 편성된 연방 

예산 증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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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연방정부 규제 예산 비용(물가상승률 감안 조정된 수치)

출처: 수잔 더들리와 멜린다 워렌, 재정 교착상태로 둔화 예산: 회계 연도 2012년 2013년 미국 예산분석, 규제 예산 보고서 

34(세인트루이스와 워싱턴 DC: 워싱턴 대학의 웨이던바움 센터와 조지워싱턴대학 규제연구센터, 2012년 7월) 미국 정부 

및 관련문서, 각종 회계연도에서 추출

http://regulatorystudies.gwu.edu/images/commentary/regulators_budget_2012.pdf.

규제는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 작성 및 시행에 편성된 직접세를 

넘어 개인과 기업에 사회적 비용을 부과한다. 연방 관보 페이지, 기관의 

직원구성, 예산에 맞는 비용으로 이러한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연방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2010년 소기업운

영 연구’는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해보려는 노력 중 하나였지만 그 방법론

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연간 총 

규제비용을 연간 약 1.7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가구당 평균 

규제비용 연간 약 15,500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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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산하 정보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은 지

난 10년간 주요 규제의 총 효용과 비용을 추적하였다. 2012년 초기 

보고서에는 이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주요 규제 비용이 연간 430억에

서 670억 달러라고 평가했으며, 연간 규제 효용은 1,410억에서 7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관리예산처는 이 평가치가 두 가지 이유로 

규제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는 거래이전

비용(제6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비용들이 제외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제정된 행정기관 규제 중 연간 

미치는 영향이 1억 달러 이상이면서 해당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이 예측한 규제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리예산처는 

회계 연도 2011년 이익과 비용의 경우 그 해 연방 관보에 발행된 최종 

규정의 0.5% 또는 13개 규제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규제의 유형

우리는 일반적으로 규제를 사회 규제와 경제 규제로 나눈다. 사회 규제

는 보건, 안전, 보안,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환경보호청, 산업안전

보건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식품의약국,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사회규제를 다루는 기관이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을 규제하지만 때로는 

산업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

보건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근로자 안전을 규제한다. 제7장에서 사회 

규제를 좀 더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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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는 일반적으로 특정산업에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증권거래

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 경제 규제를 담당

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경제 규제는 주로 가격상한, 가격하한, 생산수량 

제한, 서비스 매개변수와 같은 경제 통제요인을 사용하여 특정 산업대상

으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다룬다. 예를 들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이와같은 경제적 규제정책 수단을 통하여 지역의 전기 회사들이 적어도 

최소한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매 전력 시장을 규제한다. 제6장에서 경제 

규제를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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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론: 왜 규제를 하는가?
Theories� of� Regulation:� Why� Do� We� Regulate?

미국과 같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왜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가? 어떤 요인이 규제의 횟수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규제를 하도록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부기관, 기업 및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 또는 모델과 경험적 분석과 관찰

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과 실증적 분석(Positive analysis)옮긴이 주)을 구별해야 한다. 

우선 규범적 분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규제의 

제2장

옮긴이 주) 규제를 포함한 정책분야에서는 아래 세 가지 종류의 접근방법이 유효하다.

구 분 개 념 내 용

규범적 접근
(normative)

바람직한 사회상태가 무엇인가에 집중
가치판단 차원 접근. 선악(good/bad, right/wrong)의 

문제, 당위(sollen)의 문제. 
주로 ‘정책목표의 설정’과 관련되어 논의

실증적 접근
(positive)

사회현상의 사실관계, 인과관계에 집중
경험적, 과학적 접근으로 사실판단 차원 접근

맞고 틀림(true/false), 객관적 사실이냐 아니냐의 
존재(sein)의 문제. 주로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되어 논의

처방적 접근
(prescriptive)

특정상태를 이상적 목표로 전제한 후 그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해야 하는가에 집중

특정 가치판단(정책목표)과 특정 사실판단(정책수단)을 
전제로 특정상황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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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언제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반면 실증적 

분석은 무언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실증적 분석은 규제가 언제 생기고 

왜 일부 산업에서는 규제가 있고 다른 산업에서는 없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규제의 실증적 이론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제8장에서 규범

적 분석을 다룰 것이다.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

규제가 왜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고 

인간 행동 이론 및 경제학과 접목되었다. 규제의 ‘공익이론’은 시장이 

가장 적합한 부분에 제한적인 자원을 할당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 경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효율적 

자원분배에 실패한 경우 정부 개입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규범적 개념에 

기반한다. 이러한 이론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위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옮긴이 주)를 수정하기 위해 규제할 때만 유효하게 

된다.

시장실패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완전경쟁적 시장 패러다임

을 전제로 한다. 즉, (1) 개인적 결정 : 개인의 선택이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사적 재화 (3) 가격수용적인 시장 참여자 (4)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완전정보를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C. 

Pigou)가 주도한 20세기 초반 복지경제자들은 시장이 이러한 완전시장 

옮긴이 주) 시장실패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 전형적으로 다루는 경제적 차원의 시장실패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권력과 영향력의 불균등한 배분 인한 정치적 차원의 시장실패 △금적적인 

환산이 불가능한 공동체 차원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관련된 사회적 차원의 시장실패이다. 이 책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시장실패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즉, 

생산 혹은 소비가 최적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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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서 이탈할 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인 시장의 실패는 다음의 4개의 범주로 나뉜다.

▢ 외부효과(Externalities)

외부효과는 당사자의 행동이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이나 비용을 부과

할 때 발생한다.(이는 ‘개인적 결정’ 조건을 위반한다) 만약 그러한 행동

이 다른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정도가 중하여 그 

타인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시장 내 행동 

주체자가 모든 비용 및 혜택을 ‘내재화(internalized)’ 하는 방식대로 

자원이 분배되지 않는다. 환경오염이 외부성의 고전적인 예이다.(제7장

에서 추가 설명 예정)

▢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는 추가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비용은 적으나 사용자를 제외

하는 것은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사적 재화’ 조건을 위반한다) 

국방이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국방 제공 비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에 기여가 없는 국민이라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개념인 공유재도 비슷한 특징을 공유해서, 생산 

한계비용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배제하는 경우 비용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공유재는 일반적으로 남용되거나(예를 들어 남획) 부족하

게 제공된다.(예를 들어, 개발자의 수익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없다면 

신약 개발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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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독점(Monopoly power)

시장 독점은 독점기업이 가격 통제를 하도록 하며 모든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라는 완전 시장 조건을 위반한다. ‘자연적 독점’은 장기적인 비용

감소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커져 한 생산자가 최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만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그러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 없이는 경쟁 시장에서보다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생산량은 줄어 들 것이다.

▢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가 비대칭정보를 가질 때 시장 자원 분배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제품 하자를 인지하고 

있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정보를 

인지할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할 것이다.(또는 더 많은 

양을 구매할 지도 모른다) 시장거래에서 완전 정보의 부재만으로는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전 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 작동

하는 시장에서 필수사항은 아니다. 

위와 같은 시장 실패가 있을 경우 규범적인 접근법은 공공심이 있는 

정치인은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분명하게 재산권을 규정하며, 독점자

를 규제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장을 변경시키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증이론은 실질적인 혹은 인지하고 있는 시장실

패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하고 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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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공익이론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 실증이론은 규제가 없을 때 보다 존재할 때 사회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할 때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이러한 해결책이 생겨나게 

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공무원, 

기업인, 소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또는 

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 더 중요한 것은, 공익 이론이 언제 규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규제가 자연적 독점이나 외부성 같은 시장 

실패와 부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경제 규제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시장 실패와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렵고, 때로는 독점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카르텔 단속을 통해 규제대상인 산업에 

이득을 더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폐지된 연방통상위원회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는 이미 경쟁력 있는 수준 이상으

로 가격을 유지하던 철도회사 카르텔을 단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결코 공익 목표를 위해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 이론은 

관찰 가능한 규제 형태를 설명할 수 없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법과 규제가 꼭 시장 실패의 특성을 가진 

산업에 반드시 적용되지 않고 많은 규제들이 개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주시하고, 아래와 같은 대안 가설을 내놓게 된다. 

그들은 정치인과 규제자가 특수이익과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인 생산자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법과 규제가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수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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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포획 이론이 공익 이론보다 규제 생성에 대해 더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완전하다. 일단, 많은 규제가 규제되는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포획 이론은 왜 규제자가 포획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포획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와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고든 털럭(Gordon Tullock)과 협업하여 

맨서 올슨(Mancur Olson)은 포획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관련 이론을 

연구했고, 이 이론들이 바로 경제규제이론 및 공공선택이론이다. 

경제규제이론(The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옮긴이 주)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의 1971년 ‘경제규제이론(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연구논문은 여러 산업의 규제 현황을 설명해주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은 우대와 경제규제의 부의 

재분배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스티글러는 다음의 전제를 기반으로 했다. 

1. 정부의 기본적 원천은 강압할 수 있는 힘이다. 

2. 강압적 힘을 사용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익단체는 타인의

희생으로 행복을 증대할 수 있다.

3. 주체(기업, 개인, 공무원, 이익단체)는 합리적이고,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옮긴이 주) 스티글러는 정치가와 관료가 일반이익 또는 공익을 대변하는 다수 국민보다는 오히려 소규모의 특수이익집단에 

특혜적인 정부규제를 공급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 해답을 집단의 규모와 집단이 정치적 과정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이익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부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미래 편익과 부담에 대한 정보비용이 높아지고, 집단을 조직화하는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면 규모가 작은 집단은 정보비용을 흡수할 

용의가 충분하고 조직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영향력 있는 수요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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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규제는 자신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이익단

체의 요구에 응하여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는 입법자의 행동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구에서 나와 정치적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점을 발견하였

다. 규제는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익단체는 유리한 

입법을 대가로 정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를 위해 경쟁한다. 이 

이론은 규제를 통해 잘 조직된 이익단체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부의 재분배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규제는 선호가 약한 대규모 이익단체를 희생해서 선호

가 강한 작은 규모의 이익단체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 

때때로 특정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의 

경제 이론에 따른 규제는 포획이론과 같이 언제나 규제되는 산업을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정치적 힘의 균형을 반영해 줄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만약 특정 이익이 공익과 일치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투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특정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규제는 공익을 도모할 것이다.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

공공선택 이론은 그 자체로는 규제에 관한 이론이 아니지만 아래의 

2가지 사실을 인지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다. (1) 개인들이 

행동하는 바와 같이, 정부에 있는 개인(정치인, 규제자, 유권자 등)도 

개인적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 (2)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공공선택 분석은 공무원은 시스템적으로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일한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인

다. 이에 따라 스티글러의 규제 경제이론과 비슷한 결론에 다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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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선택은 특정 단체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이나 규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를 고려한

다. 이러한 활동을 ‘지대 추구(rent-seeking)’1) 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더 저렴한 해외 철강재와의 경쟁을 하는 국내 철강회사가 

있다고 하자. 국내 생산회사가 이러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하자. 하나는 보다 전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공장 현대

화를 위해 투자하고 혁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대 추가 전략을 

취해서 정치인에게 정치기부금을 내고 로비스트를 고용해 철강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입법자를 설득할 수도 있다. 만약 현대화 전략보

다 지대 추구 전략 비용이 낮다면 이 회사는 지대 추구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나 철강회사가 이에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이유로 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며, 소비자의 손해보다 철강회사가 얻는 이익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R&D나 

설비 현대화 같은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로비에 사용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공공선택은 또한 정책입안자가 항상 다른 정책선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시장 개입은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다. 

이는 비록 시장 실패가 관찰된다 해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여도, 지대 

추구 문제, 의도치 않은 정책결과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약에 관한 연방규제는 판매 약품이 사용 

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신약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1) 새로운 부를 창조함이 없이 현존하는 부에 대한 몫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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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러한 개입이 없을 때 보다 몇 년 더 

늦게 시장에 출시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죽어가거나 

고통을 받게 된다.

위에서 거론된 경제규제이론이나 공공선택 이론의 결론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부(富)의 이전이 더 저비용인데, 왜 정치인들과 이익 단체가 

일반 대중에게서 민간 이익으로 부(富)를 이전하기 위해 규제에 의존하

는지? 두 번째는 왜 정치인들은 소규모 단체로 부(富)를 이전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공공이익 레토릭(rhetoric)에 의존할까? 이에 대한 공공 

선택론의 반응은 특수이익단체는 권모술수가 너무 뻔히 보이는 직접 

부(富)의 이전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대신 공공이익을 제공한다고 여겨

지는 규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반대중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특수

이익 단체로 부(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반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법주류상과 성직자(Bootleggers and Baptists)

브루스 얀들(Bruce Yandle)은 경제규제이론의 특별한 사례를 ‘불법

주류상과 성직자’ 현상이라고 불렀다. 얀들은 특수이익 단체가 아무 

꾸밈없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몇몇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비용으로 해당단체가 부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20세기 초 미국 남부에서 일요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했던 법률로 혜택을 입었던 불법주류상처럼, 특수이익단체

는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야기로 그들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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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일요일 주류 판매의 경우, 윤리적인 이유로 일요

일에 주류 판매 금지를 지지했던 성직자가 바로 공공이익적 관점에서 

지지를 하였다. 성직자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를 

강력하게 중장하는 동안, 불법주류상은 뒤에서 은밀하게 일요일 주류 

판매수익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제공하였다.

현대판 불법주류상과 성직자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대규모 바이오

분야 기업들은 유전공학 관련 새로운 식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식품안전 운동가와 손을 잡고,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규제 준수를 할 수 없는 작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담배

회사는 시장 진출 전에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주장하여, 

신규 브랜드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태양열 발전 제조사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전통적이면서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전기생산

을 막는 규제를 지지한다. 식품 및 완구 기업은 제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강화를 위해 로비를 통해 외국기업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도록 만들기도 한다. 미국 시험연구소들은 작업장의 저위험 전기 제품을 

제3자 인증이 아닌 자체기준에 의한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유럽당

국에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방대한 자원을 가진 유통

업체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비용을 올리는 최저임금법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들이다. 

규제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본 논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

하거나 규제란 것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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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선택학자나 경제규제이론은 우리가 

언제 규제를 관찰하게 될 지 그리고 규제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 

지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이론들은 규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상과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작고 

잘 조직된 이익 단체들이 정치력을 행사해서 특수한 이득을 취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모든 시민들에게 나누어 전가 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왜 모든 현대의 대통령들이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그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초당파적 원칙을 지지했는

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그들이 언젠가 한번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났는지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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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헌법: 헌법제정자들은 뭐라고 할까?

Regulation� and� the� Constitution:� What� Would� the� Founders� Say?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입법부가 법안 통과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당이 철권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다. 정부 관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정부를 

세웠다. 또한 각 별개의 기관 상호 견제 및 균형이라는 원칙을 포함시켜 

각각 별개의 권력기관이 이을 통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이 설명한대로 헌법은 “주권과 정부 기관간의 권력을 

정확히 나누어 우리가 당장 눈앞의 위기에 대응하는 빠른 해결책으로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키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한다.” 제임스 

부케넌(James Buchanan a)과 골든 툴락(Gordon Tullock)은 ‘동의에 

대한 계산법(The Calculus of Consent)’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된 

여러 정부 부처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 동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결정으로 이어져 사회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는 

것에 수반되는 비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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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입법부에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부에게

는 법의 시행 및 행정 권한을 부여하며 사법부는 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규제에 관해서 세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입법부-제1조

헌법 제1조는 상원과 하원의원에 관한 체계를 정립하고 여기에 모든 

입법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 제1조 제8하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세금, 관세, 수입세, 소비세를 부과･징수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미 연방

차원의 공동의 국방 및 일반적 복지를 제공하며, 모든 관세･수입세･소비

세는 미국 전역에서 균등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의, 각 주(州) 간의, 원주민 부족과의 상거래를 규제하고, 

미국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민법 및 파산법을 제정한다.

앞서 언급한 권한 및 헌법이 미국 정부 및 부서나 공무원에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이고 적합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부-제2조

제2조는 모든 행정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제2조 제3항은 대통

령이 “모든 법이 충실히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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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제3조

제3조는 “연방의 사법 권한은 하나의 연방대법원 및 의회가 임의로 

정하여 설립할 수 있는 하위법원에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리 장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서 10조까지는 각 부처의 역할을 명시하고 

종교, 언론, 출판, 재산권, 무기소유의 자유 및 적법한 절차를 보호한다. 

연방 규제에 관한 헌법 수정 조항은 제10조로 “헌법에서 연방 정부에 

위임한다고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헌법에서 주정부에 금지 시키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 또는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집행) 및 입법

헌법 제2조항에 있는 ‘행정(집행)권’은 무엇인가? 의회가 제정한 국가

의 법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행정(집행)하는 권한이

지만,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아니다. 

몇몇 법률에서는 의회가 한 부처가 충족해야 하는 목표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는 잘 정의되어 있는 

수인성 오염물질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법률에서는 의회가 정부기

관에 특정분야규제를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안전보건부가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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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기준’을 발표하도록 한다. 법학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때 입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 분야에서도 얼마나 광범위한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Doctrine)옮긴이 주)의 간략 역사

20세기 초까지 연방대법원은 헌법 제1조에서 제3조에서 비명시적으

로 포함된 삼권분립을 근거로 입법부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의

회는 입법부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은 헌법에 의한 

정부 시스템의 보전과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는 삼권분립의 경계가 흐려졌고 현재 의회는 자주 

행정부 기관에 규제 작성, 시행 및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종종 행정 입법이라고 한다. 법규가 점점 입법부 권한에서 행정부처

로 위임되면서 법원은 행정부의 규제 생성에 대한 합헌성을 고심해왔다. 

1928년 연방대법원은 ‘분명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위임입법금지원칙의 엄격한 해석에서 벗어났다. J. W. 

햄프턴 주니어 대 미정부간 판결에서 법령이 행정의회의 권한 위임은 

합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의회가 규칙제정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옮긴이 주)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행정기관을 통한 행정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집행기관)이 하는 입법을 말한다. 국회의 1차 입법과 구분하여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이라고 한다. 우리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령 제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5조에서 국무총리의 총리령제정권 및 행정 각부의 장의 부령 제정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행정입법(행정규칙)이 문제가 된다. 미국 연방헌법은 행정입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1930년대까지 위임입법금지원칙이 지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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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의회는 입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공공이익’에 부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규범과 같이 포괄적일 수 있다. 

1935년 연방대법원은 의회 위임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받게 

되었지만, 이번 셰크터 양계회사 대 미정부 판결에서는 대통령(그리고 

민간산업협회)에게 실제적으로 무제한의 결정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국가산업복원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은 위헌이었다. 

위임입법금지원칙이 지난 70년간 개별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판시에 

언급되었기는 하나, 1935년 셰크터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위임금지 이유

로 법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마지막 재판이었다. 

1946년 의회는 행정 부처가 행정법령을 만들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는 

시도를 했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은 행

정 입법을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오늘날 행정입법을 지속적으로 통제하

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오늘날의 위임입법금지원칙

일부 헌법학자들은 비선출 행정 부처에 규제를 작성, 시행 및 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이며, 국민이 뽑은 대표인 의회에 의한 입법의 

차선적 선택수단(second-best option)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다

른 학자들은 행정부처의 전문가는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더 잘하

며 논쟁이 많은 사안을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1989년 연방대법원은 위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

한 결정을 내렸다. “변화하고 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만연하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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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의회는 광범위한 지시 하에 권한을 위임할 능력이 

없이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위임금지원칙은 1999년 미국 트럭 협회 대 환경보호청 사건에 대한 

콜롬비아 특별구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잠시 부활했었다. 법원은 

환경보호청이 가지성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한도치를 설정하는 규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보호청의 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에 관한 해석은 입법권한을 위헌적으로 위임한 것과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001년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 판결

을 뒤집어, 합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이 입법권한을 부처에 부적절하

게 위임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해당법률에 대한 부처의 해석이 

해당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규제 신설에 대한 행정부의 역할에 재량과 해석상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의회는 기본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부처가 따를 수 있도록 가지성 원칙에 따라 명시하지 않고는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2001년에 “법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정책 판단의 허용 수준에 관하여 법원이 

의회를 짐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립적 규제 기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규제인 경우 독립적 규제 기관이나 위원회(일

반적으로 IRCs로 약칭)에 의해 시행된다. 연방통신위원회 및 상품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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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규제 기관이나 위원회는 국가 권력의 삼권에 

해당하는 기관 범위에는 정확히 맞지 않는다. 이들 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적 정당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며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의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독립적 규제 기관이나 위원회는 행정부의 규제검토 대상이 아니다.

1946년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공포

하기 위해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법이다. 의회가 정한 

규칙제정 권한 내에서 기능을 하고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따른다면 

법원은 부처가(비록 사법적 견제를 받기는 하나) 규제를 제정하고 시행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행정절차법은 규칙제정을 아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제한한다.

1. 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합리적이어야 한다.

(예시: 기록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② 임의적이나 불규칙적이지 않아야 한다.

③ 재량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최종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상정된 

행동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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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규정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연방주의(Federalism) 및 통상 조항(the Commerce Clause)

헌법제정자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헌법 수정 조항을 통해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헌법을 작성했다.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0조는 

연방헌법상 연방정부에 명확히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州) 또는 

국민들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개념은 

국민과 기업의 다양한 수요(Needs)를 충족하기 위해 개별 주(州)법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또한 주(州)가 납세자, 기업가 등 주민을 두고 경쟁을 

하도록 한다. 제임스 메디슨이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에서 설명했듯

이 연방주의는 연방 및 주(州) 정부에 의한 개인 자유 권리침해로부터 

‘이중적 안전장치(Double Security)’를 제공한다.

만약 연방정부가 국가문제에만 권한이 있고 지역문제는 주 정부에게 

권한이 있다면 연방통신위원회가 어떻게 한 주(州)에서만 라디오 신호를 

보내는 방송국을 규제할 수 있겠는가? 환경보호청 규정이 어떻게 한 

도시의 수도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주정부가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거나(세금, 법, 규제 등을 통해) 통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합하지만 연방헌법은 연방정부 입법부를 

위해 주(州) 간 통상(通商)에 관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 두었다. 

이 권한은 만약 개별 주(州)가 과세하거나 다른 주(州)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금지하는 상황과 같은 주(州) 간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상당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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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위카드 대 필번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가장 지역적 활동이라

도 주(州) 간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연방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 주(州)에 위치한 개인소

유 농장 내 자가소비를 위해 밀을 재배했던 농부인 로스코 필번에 관한 

사건이다. 당시 연방정부는 대공황에 밀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농부 개인이 재배할 수 있는 밀의 양을 제한하였다. 필번은 벌금형을 

받고 농작물을 전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연방정부의 밀 

쿼터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필번이 자급자족을 

위해 재배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시장에서 더 

적게 산다는 의미이며, 밀 시장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이 주(州)

간 상품거래에 영향을 준다고 판결 내렸다. 

그때 이후로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규제를 용납하는 주(州)간 상품거

래와 관련이 없는 지역 활동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다. 1990년 연방대법

원은 미 정부 대 로페즈 사건에서 연방주의의 부활에 나섰다. 그 사건에

서 법원은 연방법에선 불법인 학교 근처 화기 소지가 주(州) 간 상품거래

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총기소지가 주(州) 

간 상품거래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그 사건은 연방대법

원이 아직도 상품거래에 대 의회 권한에 제한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보여줬다. 

더 최근에는 연방대법원이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통상조항에 따라서는 위헌이

라고 판결 내렸다. 비록 연방대법원이 궁극적으로는 연방헌법 조세 조항

에서 해당 법을 인정하지만 다수 의견은 통상조항에서 의회 권한의 제한

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주간 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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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으로 개인이 의료보험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것은 주(州)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규제 가능한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개인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개인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끔 통상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라고 연방대법원은 설명했다.

연방주의 적용

상정된 규정을 분석할 때 연방 규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지 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왜 

가장 좋은지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다. 

이는 각 지역이 한 사안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맞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문제 접근 방식이 혁신을 만들 것이다. 

루이스 브랜데이스(Louis Brandeis)는 “연방 시스템의 좋은 결과 중에 

하나는 시민의 선택 하에 용감한 주(州)가 실험실 역할을 해서 국가가 

위험부담 없이 참신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는 선거구에 더 즉각적으

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체 결정에 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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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안을 고려할 때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주체가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때로 

연방정부도 규제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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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을 만드는 과정은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과정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그 결과를 존중하게 된다는 

뜻이다. 

- 미상 -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규제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행정절차

법에서 규칙제정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규칙제정에 있어 국민, 행정부 

기관 및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 논의했듯이, 의회는 정부기관에게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은 상원, 하원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만 한다. 유해물 및 고형 폐기

물법 개정과 같은 일부 법령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규제 기준이 고안되어

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은 행정 기관에게 더 일반적인 

규제기준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방지법 제109조는 환경보호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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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적정하게 안전한 수준에서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기준을 세우도

록 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과 위임법률에 제약을 받는다.

행정절차법 절차

제3장에서 소개되었듯이 행정절차법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이라

는 두 가지 규칙제정절차로 설명된다.

▢ 공식적 제정절차

공식적 규칙제정절차는 주로 산업 경제 규제를 책임지는 기관에 사용

하며 행정절차법 이외 법령이 규칙제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만 요구된다. 공식적 규칙제정은 공정회와 행정법원, 판

사, 또는 위원회 앞에서 규정을 지지하는 발표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사실을 완전하고 충실히 밝히는데 필요한 경우 반대심문을 할 수 있다. 

추후 사법 심사에서 규제를 제안한 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규제는 

‘전체 공식 기록을 감안해야 제정되어야하며 상당한 증거가 뒷받침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식 적 규제는 규제 위원회의 ‘요율제정’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예를 들어 전력회사가 전기전송에 책정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전기전송 요율을 정할 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가 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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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적 제정절차

비공식적 규칙제정, 또는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이라고 하는 규칙제정

절차는 규칙제정을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다. 기관이

나 부처는 먼저 규칙, 기준을 제한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관은 규칙 

제정 전에 공공의견을 얻기 위해 사전입법 예고를 하게 된다. 신설 예정

인 규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행정부처는 최종적인 

규정(규제)을 제정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종정 규칙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협상테이블

에 불러 합의에 의한 규칙을 제정하기도 한다. 최종 규칙은 행정절차법상 

비공식적 제정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을 거쳐

야 한다. 최종 규칙은 제정 기록을 기반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혼합적 제정절차

일부 법률은(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 관리법 및 대기오염방지

법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공식적 규칙제정절차와 비공식적 규칙

제정절차가 혼합되어 대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혼합적 

제정절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공공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

예고를 하고 정식 공청회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혼합적 규칙제정절차

는 어느 정도 비공식적 규칙제정절차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공공 참여

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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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절차의 예외

만약 규제기관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은 비공식적 입법 예고 및 의견 제출요건

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로 인한 예외를 제공한다. 규제기관은 

가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잠정적 최종규정(interim final rules)을 

제정한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나 테러공격과 같은 재난발생 이후에 

기관이 잠정적 최종규칙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효된다. 하지만 규제기관은 잠정적 최종 규칙을 공표한 이후 의견제출

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영구적인 최종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은 ‘정당한 사유’ 예외 중 ‘불필요성’ 요건을 기반으로 통상적

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가끔 직접적인 

최종 규칙(direct final rules)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청은 일상

적으로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주(州) 실행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직접적 

최종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거의 되지 않는다. 직접적 

최종 규칙은 해당기관이 부정적인 공공의견을 받지 않는 이상 특정날짜

에 발효된다. 만약 부정적 의견을 접수한 경우 해당 규칙을 철회해야 

하지만 규정 제정을 위한 통상적으로 비공식적인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은 규칙제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절차 요구사항을 면제한다. 

1. 미국의 군사 및 외교사안 2. 기관운영 및 인사관련 사안 3. 공공재, 

융자, 보조금, 혜택, 공공계약관련 사안에 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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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입법적 규칙

행정절차법은 ‘규제해설’ 및 ‘정책발표’에 있어서는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절차를 면제한다. 비록 이러한 비입법적 규칙과 행정지도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은 없으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끔 실질적인 면에서 

구속력이 있다. 정책, 지침, 행정명령, 집행 사례를 통해 기준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정부 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지침

은 받는다. 사법분야에 있어서 판례법이 기능하는 것과 유사하게, 예를 

들어 연방통상위원회의 실제 집행사례를 참고로 해당위원회가 허위광고

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은 집행승인 절차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규제기관은 특정지침에 따른

다는 전제 하에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에 따라 사업승인을 

보장하거나 집행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비입적적 규칙의 질과 투명성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행정지

시를 통해 행정기관 및 부처가 중요한 지침서들의 생성, 발행, 사용하는

데 따라야 하는 정책방향과 절차를 정하였다.

일반대중의 참여

이해 관계자(예를 들면 로비집단과 해당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상)는 

종종 정부부처의 규제 계획을 인지하고, 제안되어 있는 규칙의 생성과정

에서 부처와 소통하는 가운데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비공식적 규칙제정

절차에 따라 규제관은 연방관보에 개정 예정 규칙을 게재함으로써 그 

계획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시는 제안내용

이 복잡성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을 30∼120일 또는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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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게 명시해야 한다. 대중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입법기록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기관은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칙을 공표할지

를 정하게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반드시 이 입법 기록에 

기반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기관은 해당 규제에 영향을 받는 

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해당 규제가 ‘임의적이고 불규칙적’이라는 이유로 

번복될 수 있다. 연방관보에 공시해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은 각자

의 개별 홈페이지와 정부 공용 포털사이트(http://www.regulations.gov)

에 규제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방문자들은 각종 부처에서 제한한 규제들을 보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전자규제제정시스템(e-rulemaking)’에 따라 규정 도입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은 시민들이 규제 정보를 찾는 비용과 의견을 제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크게 감축 시킬 뿐 아니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협동적인 

경험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처의 

제안에 대해 널리 퍼트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며 

위기(wiki) 기술은 수입, 혹은 수백 명의 개인들이 규제 서류 작성에 

협력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가운데 ‘전자규제제정시스템’의 모든 잠재

력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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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의 검토

지난 30년간, 의회와 대통령들은 규제도입과 검토에 관한 절차들을 

추가해 나갔다. 여기에서는 규제의 신설과 검토에 있어서 규제도입 기관

이 아닌 다른 행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행정부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닉슨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부처별 규제를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절차들을 

만들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공표한 행정명령 제12866호는 오늘날도 

규제 신설 및 검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명령 제12866호는 

그 이전 행정명령 제12291호처럼 규제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

야 한다는 원칙을 계승하였다: (1)규제는 사적 시장의 실질적인 붕괴와 

같은 공공의 시급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를 대안에 포함하며, 가능한 규제 대안의 모든 비용과 혜택을 검토한 

것에 기반해야 한다. (3)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회에 제공

하는 ‘순편익’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 제12866호는 규제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예를 들어 1년에 

1억달러 혹은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모든 규칙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필요성 확인, 대체적 규제대안 방식 평가, 비용편

익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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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제12866호는 또한 정부기관이 건의안 또는 최종안 형태로

이든 연방공보에 공시하기 전에 정보규제실(OIRA)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중요한 규제의 경우 이를 사전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표4 참고)

정보규제실 정책분석가는 대통령 행정명령 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규제 초안과 이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평가하고 필요시 부처간 검토를 

하도록 조정한다. 백악관 정책위원회 대표자 및 규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행정부 대표자를 포함한 행정부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이 부처간 

검토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으며 이 검토과정은 90일간 또는 연장될 경우 

그 이상일 될 수 있다.(평균적으로는 60일 미만)

정보규제실은 검토가 진행 중인 규제 목록을 자체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규제가 검토 진행 중인 동안에 일반대중은 정보규제

실과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일종의 청문회 역할을 

하여, 정보규제실 직원들이 관련 규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한다. 정보규제실은 회의 참석자와 외부 기관에 의해 제시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보규제실은 일반적으로 규제 초안이 

다음과 같다고 발표하면서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 (1)규제 초안은 본래 

원안대로 행정명령 제12866호에 부합한다. (2)검토과정에서 일부 수정

된 바에 따라 위의 행정명령에 부합한다. (3)예외적으로 규제기관이 

규제 원안을 철회하거나 (4)해당 규제원안이 행정명령 12866호와 대비, 

부합하지 않는 요건을 지적하는 요지의 서류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면

서 해당기관에 돌려보낸다. 마지막으로 사법 상 또는 법적 검토 기한은 

부서간 검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규제실은 행정명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기한 이내에 검토를 마무리 

한다. 정보규제실이 규정 검토를 마치면 부처는 규제 제안의 경우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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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 혹은 최종적인 규제일 경우 법적 효력을 부여되도록 연방공보

에 공포한다.

또한 정보규제사묵국은 일반국민으로 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목

적으로 부처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승인할 책임을 가진다. 행정서

류감축법(Paper Reduction Act)에 따라 10명 이상의 일반국민으로부

터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정부부처는 관리예산처로부터 관리번호

를 받아야 한다. 일반국민은 관리예산처 관리번호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

는 부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의 지원부서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Office of Advocacy)

중소기업청(SBA)의 지원부서는 최근 규제생성 및 감독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6년 의회는 연방정부 산하에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부서를 만들었다. 1980년 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이하 RFA로 약칭)은 이 부서에 더 큰 

영향력을 부여했다. RFA는 정부부처로 하여금 규제가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 및 정부소관 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또 미치는 영향

이 더 적은 대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RFA는 중소기업 지원부서가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1996년 의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성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이후 SBREFA 약칭)은 부처가 

항상 SBREFA을 따르지 않으며, 이를 이행･강제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서 

중소기업이 이를 호소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우려를 반영하였다. 



제4장 규제 과정: 소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061

SBREFA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해당 정부기관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적 검토를 

허용하도록 규제유연성법을 개정하였다. 2003년 중소기업청은 정부기

관을 위해 RFA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SBREFA은 

또한 환경보호청과 산업안전보건부 두기관의 경우에는 규제도입 발표 

전에 중소기업청의 지원부서를 통해 해당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2010년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

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새로운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중소기업지원 

검토(Small Business Advocacy Reviews, SBARs) 대상인 부처에 추

가하였다. 신규 규제도입이 상당한 수의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SBREFA는 환경보호청, 산업안전

보건부 및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중소기업지원 검토 패널을 소집해야 한

다. 이 패널은 규제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부처, 정보규제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원안과 RFA에 따라 관련부처 규제영향분석을 

검토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조언을 얻어 규제기관에 제공할 보고

서를 준비하는데 이 보고서는 해당기관이 규제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규제 제정에 관한 공공기록에 이를 포함하여

야 한다.

▢ 기타 정부 부처

연방 부처의 규제 관할구역이나 권한이 중복되거나 하나의 규제 제정

이 다른 기관의 이익이나 전문성에 영향을 줄 때, 기관들은 종종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규제실 검토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농무성은 농업시장에 대해 제안된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에너지국은 다른 부처의 규제제안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062 규제의 틀

영향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규제의 경우 규제기관이 

타 기관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국은 

규제가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모든 에너지 

효율성관련 규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의 역할

행정 부처는 의회에서 위임 받아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 의회는 각 

특정 부처에 지정된 감독 위원회를 통해 부처 활동을 감시한다. 감독 

청문회에서 감독 위원회 위원은 각 부처의 기관장으로부터 해당 부처의 

규제활동에 관해서 증언을 듣는다.

만약 의회가 부처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시행하는데 있어 불만족스

럽다면 규제 감독을 통해 그 과정을 지도하려고 시도하거나 새로운 명령

을 담고 있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또 의회는 위원회를 

통해서 부처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

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지체

될 수 있다. 규제절차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최근 의회는 

행정부가 평가해야 하는 요소, 제공해야 할 정보, 규제의 제3자 검토 

절차 등에 관한 다수의 법적 요건을 정하여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한 규제 검토 법률들 중에 일부이다.

� 1980년 규제유연성법(RFA)

정부 부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중소기업

청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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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문서감축법(PRA)(1995년 개정)

관리예산처에서 정보규제실을 설립하여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문서업무와 

정보수집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

� 1995년 비재정지원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UMRA)

규제하는 정부 부처가 주(州)정부, 지방정부의 규제순응 부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

� 1996년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성법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규제유연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이행토록 하는 법

� 1996년 의회검토법(CRA)(규제집행공정성법에 포함되어 있음)

규제신설 정부 부처로 하여금 관리예산처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상원 

및 하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으로, 의회가 특정 기한 이내에 의회 불허가 

결의안을 통해 규제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1999년 통합 및 긴급추가세출예산일괄법

(Omnibus Consolidated and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제638조 제a항)

관리예산처가 매년 의회에 규제비용과 편익에 대해 보고하고 개혁적 

제안을 하도록 하는 법

� 2000년 공정규제법(Truth in Regulating Act)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제안 단

계나 최종 단계에 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의회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 2000년 정보품질법(Information Quality Act)

연방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극대화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가 정부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법으로, 지침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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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규칙제정이나 기타분야에 사용되는 정보의 활용, 사실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이미 전파되었거나 전파되고 

있는 지급 정보를 수정하라는 대중의 요청에 대응하는 행정적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부연설명

명목상으로는 행정부의 일부지만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부보다 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5명 혹은 그 이상의 위원으로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추인한다. 대통령은 행정부

처 통제 권한보다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작다. 이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at the pleasure of the president)’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이유로든 해임될 수 있는 행정 부처의 임명직 인사들과는 다르게 독립규

제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한 이유(for good cause)’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독립규제위원회가 규제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종속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정부처 책임자를 해고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규제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특히, 

의회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한 이유가 행정부가 독립규제위원회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한 독립된 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해고하는데 충분

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 문제에 압력을 가한 대통령은 없었으며 독립규제위원회는 제12866

호 행정명령에 따라 검토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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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제13579호는 독립규제위원회가 기존의 규제 효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장려했다. 

그러나 규제 절차 및 분석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은 독립규제위원회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행정절차법, 서류작업감축법, 규제유연성법, 비재정

지원명령개혁법 및 의회검토법이 포함된다. 서류작업감축법에 따르면 

독립규제위원회는 승인을 위해 정보규제실에게 정보 수집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 투표를 통해 거부를 기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독립규제위원회의 조직법령(organic statute)은 규제 분석을 위해 

해당 기관에 특정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명

령 제12866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 규제위원회인 증권거래위원회는 

조직법령에 따라 규제가 효율성, 경쟁, 자본 형성을 도모할 것인지 여부

를 고려해야 한다. 이 권한은 비용 편익 분석 시행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규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통

령 감독 대상이 되는 기관보다 규제 영향에 대해 덜 엄격한 분석을 

제공한다. 

사법부 역할 

규제 기관이 최종 규칙을 발표한 이후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 심사를 통해 법원은 규칙을 뒤집을 수 

있고 재검토를 위해 기관에 다시 송부할 수 있다.

법원이 규칙을 뒤집을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합헌성 여부다. 만약 법원이 기관의 행위가 헌법적 보호를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위헌적인 법률을 폐지하는 것과 같이 규칙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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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뒤집을 수 있는 둘째 이유는 절차적인 이유다. 만약 기관이 행정

절차법의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것 보다 더 짧은 의견 조회 기간을 제공한다면 - 법원은 그 

규칙을 뒤집을 수 있다.

규칙을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기관 결정이 연관되어 있다. 

기관이 규칙을 만들 때, 규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해석하고, 현상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적용

하는데 기관의 재량을 사용한다. 그 결과 만약 기관이 법이나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을 하거나 재량을 남용하면 규칙은 철폐될 수 있다. 

규칙을 검토할 때 법원은 우선 기관이 의회가 준 법적 권한을 넘었는지 

여부를 살펴 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관의 사실에 기반한 결정

과 재량 행사를 존중할 것이다.

공식적인 규칙제정의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사건, 방어, 또는 구두 

혹은 서류 증거를 제출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하며, 사실의 완전하고 

진실한 공개가 요구되는 반대심문을 행할 권리가 있는’ 재판 유형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식적인 규칙제정의 사법 심사는 기록에 의하

여 상당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규칙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규칙제정은 매우 드물다. 기관이 규제를 발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비공식적인 규칙제정을 통해서다. 비공식적인 규칙제정을 평가

할 때 법원은 기관의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이 자의적이

고, 변칙적이며, 재량 남용 여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법과 부조화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의 행사를 살펴볼 것이다. 

비공식적인 규칙제정 과정을 통해 발동된 규칙을 심사하는 법원은 

기관이 한 행동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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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기술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

고 만약 그렇다면 법원은 “의회가 정확히 표현한 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법규가 기관이 행위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면 규칙은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법령이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침묵하거나 

모호하다면” 법원은 기관이 해석하는 법령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함에 있어 법원은 의회가 법령을 모호하게 했다면 기관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추정 하에 

기관의 해석을 존중할 것이다.

다음은 기관의 결정이 사실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기관이 중요한 사실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를 기록이 보여주는지 

여부와 사실과 기관의 결정에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것이다. 비공식적인 규칙제정에서 기록은 제안된 규칙제정 공지, 

대중의 의견, 최종 규칙, 규제 기관 직원이 준비한 기술적인 지원 문서로 

이루어져있다. 만약 기록이 합리적인 사람이 최종 규칙의 사실적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한다면 규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기관이 “자의적이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재량을 

행사 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록을 기반으로 

그 기관이 도달한 결론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

다. 만일 없다면, 그 법은 뒤집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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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생성 과정 요약

도표 4는 비공식적 규칙제정 절차에 따라 행정부가 만든 규제의 개발 

과정을 보여준다. 헌법적으로 모든 규제는 의회의 법률을 통하여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하지만, 특정 규제는 다른 방식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 

법률은 기관이 규제 시행 또는 개정 등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는 행정부는 법률에 의해 위임된 

광범위한 권한에 합치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종종 비정부기구가 새로운 규제 도입을 위한 청원하거나 

기관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규제를 제정하도록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은 규칙 제정의 시작을 반기마다 있는 「연방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의 통합 의제」를 통해 발표한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며 

정보규제실이 주관하는 모든 향후 있을 그리고 진행 중인 규제 행위를 

나열한 목록이다. 행정부와 독립규제위원회는 모두 이 목록에 자신들의 

규제를 포함시킨다. 기관들은 규제 초안을 작성하기 전, 규제를 제정하는

데 수년을 준비한다. 기관은 법률과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작성하고, 환경보호청, 직업안전위생관리국, 그리고 소비자금융보호국

은 중소기업지원검토 패널을 통해서 여러 작은 단체에 미칠 영향도 분석

한다. 기관은 행정명령 제12866호에 따라 행정상 중요한 기관 규제는 

정보규제실에 초안을 보내 검토를 받는다. 초안이 이런 사전 검토를 

통과한 후, 발의한 정부 기관은 연방 관보에 이를 발표하며, 일반대중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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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검토한 후, 기관은 최종 규제와 행정 기관이 기관간 검토를 

받기 위해 행정 기관이 정보규제실에 제출하는 것에 수반된 분석 자료를 

만든다. 정보규제실 검토가 끝나면, 기관은 최종 본을 연방 관보에 공표

한다. 의회검토법에 따라 정부 기관은 모든 최종 규제를 정부회계감사원

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공표 이후 규제는 일반적으로 30일(주요

한 규제는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는 규제 최종안이 공표된 

이후에도 상･하원 양원 합동 결의에 따라 불허할 수 있으며, 규제 또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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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규제 생성 과정

출처: Author’s illustration based on Executive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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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규제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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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근 연방 공무원 30만명 정도가 규제 발동 및 시행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도표5에서 보듯이, 이 수치는 1960년 이후 규제 관료가 

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환경, 안전, 보건) 기관의 

성장이 직원 증가의 주요 이유이며, 여러 신규 규제 부서(특히 환경보호

청 및 산업안전보건부)가 설립됐던 1970년 초가 특히 눈에 띈다. 1970

년대에 규제 부서는 62% 증가한 정규직 5만5천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1980년대 초, 13% 인력 감소가 있었지만, 80년대 말에 다시 증가해 

1990년에는 다시 1980년 수준보다 많아졌다. 1990년대 15% 인력 증가

가 있었다. 2000년대에는 9.11 테러 공격으로 인해 국토안보에 집중했

으며 규제 활동 및 인력 증가로 이어졌다.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의 후원 하에 공항 검색 증가로 5만6천

명의 신규 인력이 충원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연방 규제 인력이 31% 증가했다. 2013년 회계연도 예산은 2003년 

수준보다 약 20% 더 많은 인력 충원이 필요로 한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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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연방 관료제와 지난 수 십 년간 관료 증가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도표 5. 연방규제부서 직원채용 현황

출처: 더들리 및 워렌, 미국의 규제와 예산 증가, 미국 회계연도별 정부예산 

참고: 이 도표는 의료지원, 사회보장 규제 집행 관련자와 같은 정부예산이 지원･투입된 사업관련 고용인원 제외

관료제에서의 공공선택 관점

지난 50년동안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기업 이론을 정부 시스템에 

적용했다. 당연히 관료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도 

본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고 직장 조직에 본질적인 우대에 반응한다. 

공공 선택에 대한 입문서에서 저자 고든 털록은 아래와 같은 관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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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사람은 개인 이익을 쫓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도 그들의 사적인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 혹은 시민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물론 이런 경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기부 본능이나 이타적인 경향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율적 성과를 위해 의존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보여준다. 

더 큰 기관은 직원의 승진과 통제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료제가 

성장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더 큰 조직은 관료의 개인적인 

이익을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털록은 연봉과 권한이 유일한 보상

(Incentivees)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 부문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조직 내 보상체계가 정부 부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제임스 큐 윌슨(James Q. Wilson)는 그의 저서 「관료주의: 정부부처

의 행동 형태와 그 행동 이유」에서 세 가지 종류의 규제 관료가 있다고 

보았다. ‘경력주의자(careerist)’는 기관에서 경력을 이어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부서가 확장하고 커지는 것을 보상으로 인지한다. ‘정치인

(politician)’은 현재 기관을 미래 경력의 발판으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

에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를(최소한 적대시하지 않기) 얻는 것이 개인적

인 보상으로 인지한다. ‘전문가(professional)’는 특정한 기관보다는 

능력으로 인식되며, 기술적 전문성을 확대하거나 발휘하는 것을 하나의 

보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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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규제의 문지기(Gatekeepers)와 퇴마사(Exorcists) 

제도적 구조와 보상체계가 어떻게 규제 관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는 

위험 규제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피터 후버(Peter Huber)는 위험규제의 

두 가지 기본 접근방식을 인식하였다. 하나는 ‘문지기(gatekeepers)’로 

새로운 위험 접근을 막는 일을 하고, 다른 하나는 ‘퇴마사(exorcists)’로 

기존의 위험을 없애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은 환경보호청이 새로운 용도를 검토하

고 사전승인 함으로써, 모든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에 문지기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만약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면 기관이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물질관리법은 환경보호청에게 퇴마사 

역할을 부여한다. 후버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다른 보상 및 

장려책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위험 규제자는 (1)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는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거나 

(2) 안전한 제품을 불허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실수에 직면할 가능성에 

마주하게 된다. 후버는 문지기 체제에서는 규제자가 신규 제품을 승인하

지 않거나 승인을 지연하는 방향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승인에 저항하는 이러한 편견은 문지기 보상체계에 따른 

분명한 결과다. 만약 문지기가 추후에 부작용이 있다고 나타난 제품을 

승인하면 의회에 끌려가거나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규 

제품이나 기술의 잠재적인 이득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거

부 위험(혹은 승인 지연)이 눈에 띄지 않으며, 따라서 승인 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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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품의 위험을 검토하고, 퇴출해야 하는 규제자는 다른 우대에 

직면한다. 새로운 제품과는 다르게 기존 제품은 이미 이 제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한다. 위험이 이미 알려져 있으며 

덜 위협적이고, 이익 또한 분명히 보인다. 그 결과 퇴마사 규제는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익 대비 제품의 위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당신이 앉는 곳에 달려있다

스테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1993년 그의 저서 「악순

환의 고리 끊기」에서 “규제 업무를 센스 있게 다루는 선의의 지적인 

규제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이어는 이러

한 제도적 현상을 ‘터널 시야(tunnel vision, 좁은 시야)’라고 불렀으며, 

이는 기관이 오로지 특정한 목표만을 추구하다 보니 규제 행위가 현저하

게 추가적 안전 이익 없이 고비용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루퍼스 

마일즈(Rufus Miles, 예산관리국 예산실 전임자 중의 한 사람)은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당신이 앉는 곳에 달려 있다.”고 유명한 말을 했다. 

각 부처 및 기관은 마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각 부처의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했다. 다른 문화는 

충돌하고 동료 사이에서 동맹 및 적대적 관계는 수년간 그리고 때로는 

수십 년간 반복되는 상호작용으로 굳어져왔다.

규제자도 우리처럼 다양한 우대와 제도에서 동기를 부여 받는다. 이러

한 동기를 이해하면 규제자의 행태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동하고 집행하

는 규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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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가격, 진입, 퇴출)란 무엇인가?

Economic� Regulation:� Price,� Entry,� and� Exit

경제 규제란 무엇인가?

시장 경제에서 각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의 비용을 투입할 

것이며, 얼마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무슨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소비자와 근로자는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절약하고 얼마나 일하

고 무엇을 구매할 지 결정한다. 이런 공급과 수요의 상호행동을 통해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최고로, 최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

록 분배한다.

경제 규제는 경제 행위자의 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종종 일정 산업에 특정해서 존재한다. 증권거

래위원회(SEC),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경제 규제를 발동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은 가격의 상한 또는 하한, 수량 제한, 서비스 한도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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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적 규제를 사용하여 특정 산업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 

경제 규제는 최저 비용으로 단일 공급자가 시장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 독점’ 상태에 대한 우려로 종종 정당화되어진다. 경제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아래를 통제한다.

1. 가격: 최대치(독점기업이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이 걱정이

라면) 또는 최저치(경쟁사 제거를 위한 “약탈적 가격 설정”이 걱정

이라면)

2. 수량: 생산 가능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량 제한(예: 1970년대 초 

원유 생산을 제한함) 또는 특정 규제 가격에 모든 수요를 맞춤 

(예: 전기 사업)

3. 서비스 질(특히 가격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4. 기업 수: 신규 진입회사 제한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 금지

만약 독점 권한을 가진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하여 설정하면, 이상적인 규제는 경쟁의 결과를 모방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부과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는 소비자에게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이미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가격 감소폭 곱하기 독점 가격에 이미 구매한 

수량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둘째, 더 낮은 가격은 소비자의 추가 

구매를 유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소비는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킨

다. 이론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혜택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규제 가격과 

모든 추가 단위의 소비로 귀결되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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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의 문제점

규제는 가격을 경쟁 시장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생산함으로써 소비자

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아래의 다섯 

가지 이유로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

1. 경쟁 시장 수준 이하의 가격은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

2. 규제는 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한다.

3. 규제는 비용을 부풀린다.

4. 규제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억제한다.

5. 부의 이동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비용을 증가시킨다.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경쟁가격 이하 가격

만약 규제자가 경쟁 수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면 공급 부족을 야기한

다. 역사는 규제자가 자주 이러한 유혹에 굴복한다고 말한다. 이런 유혹

은 특히 좋은 대안이 별로 없고 높은 초기투자를 요구하는 자본 집약 

산업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천연가스 가격 규제는 

가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수익을 이전하는 분명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경쟁 가격 이하로 가격을 맞추는 것은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격이 기업의 현재의(다양한) 운영비용을 충분히 감당

할 정도라면 공공 정책은 즉각적으로 부족을 만들지 않고 경쟁적 수준으

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만약 부적절한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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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장기적으

로 피해를 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자 감축은 공급 부족, 서비스 

질 악화, 또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 경쟁가격 이상 가격

경쟁 산업에 부과되는 가격과 진입 규제는 실제로 가격을 인상시키며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실수로 경쟁 산업에 

규제를 부과하거나 정치적 우대에 대한 반응으로 규제를 의식적으로 

부과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항공시장 가격과 진입은 1970년 말 

규제되었다. 그 결과 카르텔이 생기고 경쟁 수준 이상으로 평균 항공가격

을 유지했다. 

제2장에서 다뤘듯이, 경쟁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 우대는 경쟁

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익을 증대하려는 규제를 시도하는 산업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은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하기도 하는

데, 이는 소비자들이 규제를 이용하여 다른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

한 요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비율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비용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낮춤

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저하시킨다. 또한 교차보조는 생산자 복지를 저하

시킨다. 만약 독점자가 교차보조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과하게 부과한

다면 기업은 모든 혹은 일부 상승한 수익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규제자가 경쟁 기업에게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하고 

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돈을 보조한다면, 과도한 요금 

징수를 강제 당한 기업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나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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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할 것이다. 후자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로 그러한 일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중간공급자(intercarrier) 보상’과 시

골 지역의 경우처럼 비용이 높은 지역의 전화요금을 다른 도시 지역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기금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모든 전화이용자에게 요

금을 부과함으로써 고비용 공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 부풀려진 왜곡된 비용

서비스 비용 규제는 종종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의 투입 선택을 왜곡하

며 따라서 규제되는 기업은 최저 비용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비용을 반영

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가격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고려될 수 있지만, 

비용 자체가 부풀려질 수 있다. 경쟁은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

라고 압력을 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질을 제공하도록 한다. 독점

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많은 연방 및 주 정부 규제자가 “가격 

상한” 규제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하지만 비용 삭감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 저해되는 혁신 및 기업가 정신

규제는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신제품 출시 등의 기업가적 우대를 

저해한다.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적인 산업의 실증 연구는 혁신의 영향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규제 완화가 규제 완화 이전의 비용 

및 시장 상황에 기반하여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큰 가격 인하를 

가져온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규제 제한은 위험하지만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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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상을 줄인다. 이론적으로 규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기업이 충분한 

위험 프리미엄을 얻도록 허락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혁신이 

도입되고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경우 규제자는 위험 프리미엄을 용인하

지 않아도 될 거라는 지속적인 유혹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규제가 수익성

을 감소시키더라도 성공적인 혁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혁신에서 오는 높은 수익과 시장의 힘에서 오는 

높은 수익을 구분하는 것은 종종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을 강제수용

하는 것은 미래 혁신에 대한 우대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수익 

규제가 당근을 없애면 보호받는 시장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경쟁의 위협이라는 채찍을 없앤다.

혁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우대를 변경하는데 더하여, 경제 규제는 

시장의 일반적인 시행착오 과정을 줄인다. 경쟁의 목표는 어떤 서비스, 

비용, 가격이 가능한지 밝히는 것이다. 브라이어(Breyer) 대법관이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해석한 주요 사건인 

A&T社) 대 아이오와 전력위원회 사건의 반대의견에서 말했듯이, “이 

법이 추구하는 경쟁은 과정이며 최종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경쟁을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가격 설정의 행정적 권한을 통해 부과되는 규제 

시스템은 덜 규제적인 과정이 아니며, 혹은 더 경쟁적인 과정도 아니다.”

만약 경쟁 시장이 없다면 실제 경쟁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공공 

정책은 종종 규제자가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면 발생하였을 가격과 전적

으로 근접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 비용, 가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경쟁적 가격이 어떨지 예측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정해야 되고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 매우 

정적인 산업에서는 과거 비용이 경쟁적 가격을 산출하는데 유용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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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역동적인 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쟁적 

가격을 추측하는 노력은 실수투성이가 될 것이다. 

신규 시장 진입 혹은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기업이 규제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때 규제는 혁신을 더 직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일부 사안에

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 전에 규제자가 법적 혹은 제도적 규제 틀

(framework)을 만들기 위해 기업은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벨 통신사가 음성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10년 

지연되면 소비자에게 연간 약 12억7천 달러 손해를 입히며, 휴대폰 서비

스 도입에서 규제로 인한 지연은 연간 500억 달러 손해를 입혔다. 

▢ 부의 이전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지출

시장의 힘을 막거나 만들건 간에, 규제는 부를 이동시킨다. 규제가 

부의 이동 수단이라는 사실은 또한 소비자와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의 

복지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의 이동이 가능할 때 조직화된 

이해관계는 이를 얻기 위해 자원을 쏟는다. 규제되는 기업은 돈을 써서 

독점 이익을 지키거나 자산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경쟁가

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의 이동을 막는데 쓰는 돈은 순전히 낭비다. 

심지어 낭비되는 전체 비용이 실제 부의 이동의 크기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 규제 동향

주간통상위원회(The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는 

철도 화물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1887년 주간통상법(Inter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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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Act)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연방 규제 기관이

다. 경제 규제는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1970년대와 1980대까지 규제 기조는 바뀌었지만 입법, 행정, 사법부는 

자연 독점 산업이라 여겼던 항공, 석유, 가스 생산, 물류, 철도, 통신 

산업의 규제를 완화했다. 주간통상위원회는 1995년에 이러한 규제완화 

계획에 의해서 철폐된 기관 중 하나다.

규제개혁의 큰 흐름은 제2장에서 다루었듯이 일부는 규제가 공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연구에서 시작됐다. ‘자연 독점’ 시장이라고 여겨졌

던 시장들은 상당부분 경쟁적이라고 밝혀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교통 및 에너지 규제완화는 낮아진 소비자 

가격 및 선택의 폭 다양화 등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규제 완화와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서비스 질을 맞췄다. 경쟁적 시장은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고 시장과 소비자 전체를 위한 혜택은 재분배 됐을 

뿐 아니라 규제완화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방식으로 시장이 

진화했다.

다른 경제적 규제완화 계획은 실패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저축 및 

대출이 1980년대 주택 모기지 이외에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허용

했지만 파산이 많았다. 투자가 실패할 경우 연방 저축 보험이 구제해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위험이 큰 투자에 돈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주가 

도매 전기세 규제완화를 하고 모든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단기 시장 거래

에서 모든 전력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자, 건조한 겨울 때문에 저렴한 

수력 발전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였다. 여기서 

교훈은 일부 규제를 받는 시스템과의 복잡한 관계가 있는 산업의 규제를 

완화할 때는 특히 정책결정자가 신중하게 우대의 상호작용과 의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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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경제 규제가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어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부를 이동시

키기 위한 교차 보조 프로그램이다. 규제를 통해 완전히 실행되면 마치 

지금 26살의 피부양 성인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하에 들어가 있듯이, 

법은 보험사가 규제가 없었다면 가입시키지 않았을 대상까지 보험에 

가입시켜 주도록 요구할 것이다. 법은 결국 모든 사람이 보조금을 위하여 

보험을 더 높은 가격에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규제와 다르지 않다. 

인터넷은 점점 더 규제를 받는 활동이 되고 있다. 가장 현저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망의 데이터 트래픽 중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규칙을 채택하였다. 다른 규제적 노력은 사

생활, 사이버보안,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이버보안은 사회 

규제의 시각으로 가장 잘 이해되는 공익을 위한 일인 반면,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다른 노력은 ‘소비자 보호(consummer protection)’ 규제

로 구분된다. 규제자는 소비자와 사회적 네트워크, 검색 엔진, 다른 콘텐

트 제공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직접적 가격 통제 또한 부활했다.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에는 주 

및 연방 정부가 연간 보험료 인상이 10% 초과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추가적으로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는 소비자가 현금카드 사용을 할 때마다 은행이 상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은행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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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보건, 안전, 환경)란 무엇인가?
Social� Regulation:�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20세기 초반에는 경제 규제가 행정법에서 우세했지만 1960년대 이후부

터는 사회 규제가 규제 활동에서 증가했다. 사회 규제는 보건, 안전, 안보, 

환경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관리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사회 규제를 

실행하는 부처다. 그들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제6장에서 논의했듯이, 다수의 경제 규제를 위한 규범적 공익 정당화

는 “자연 독점”이 정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 규제를 위한 규범

적 정당화는 종종 “외부성” 또는 “정보 비대칭”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실패” 정당화를 살펴보고 보건, 안전, 환경 규제를 중심으

로 위험 개념을 다루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겠다.

제7장



제7장 사회적 규제(보건, 안전, 환경)란 무엇인가? 097

외부성, 소유권, 판례법

환경오염은 외부성의 전형적인 예시다.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하류를 

오염시키는 상류에 있는 공장이라는 전형적인 사례를 생각해보자. 하천

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공장 주인이 책임지지 않고 공장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는 감안되지 않는다. 대신 하류에 있는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 

20세기 초, 영국 경제학자 피구(A. C. Pigou)는 이 문제를 연구했고 

외부성을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에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의 해결책은 

‘피구세’로 알려진 조세 정책으로 오염 단위 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제7장 마지막에서 세금과 다른 규제 방법을 더 다룰 것이다.)

1960년 노벨상 수상자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Ronald Coase)는 외부

성에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 그는 외부성이 잘못 정의된 소유권 또는 

높은 거래 비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소유권이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낮게 유지되는 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당사자라도 외부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장과 하류 여가 이용자

의 경우 만약 이용자들이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공장 소유주는 

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은 두 당사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공장이 하류 이용자에게 다른 곳을 사용하라고 비용을 지불하

거나, 악화되는 수질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거나, 쓰레기를 제한하

거나, 또는 그곳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수반한다.

코스(Coase)는 흥미로운 여러 가지 통찰을 내놓았다. 첫째, 그는 외부

성은 양 당사자의 상충되는 활동에 의해 공동으로 발생된 비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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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이번 예시에서 “상호간의 문제”는 공장 주인과 여가 이용자 

간의 하천 사용에 대한 충돌 때문에 일어났다. 

둘째 핵심 통찰은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 주인이 여가 이용자에게 계속 오염을 

하기 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용자가 공장 주인에게 폐기 처리

를 줄이라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부성은 이미 

성립된 소유권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재화되었다. 

셋째 가치 있는 개념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된 코스식 

해결책은 “시간과 장소의 특정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규제되는 

해결책은 천편일률적일 경향이 높다.

성문법을 통해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하기 전에, 코스가 생각한 

해결책은 종종 개인간에 협상이 되고 판례법을 통해 집행되었다. 판례법

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된 법적 규칙과 전통이다. 일반 사람은 무단

침입과 불법방해에 대항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땅과 물을 보호

할 수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개인이 그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오염과 같은 “불법방해”

를 자행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법적 접근이 

성문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하에서는 공해 유발자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현실에서 거래비용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효과적인 

협상을 방해할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염과 같은 외부성은 

성문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스의 통찰은 정책결정자에게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대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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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알려주는데 가치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거

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정부가 자발적인 해결책을 촉진할 수 있다. 

위험 규제

환경, 보건, 안전, 국토 안보 규제는 질병, 죽음, 또는 부상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제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조깅, 자동차 운전을 하던지 

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위험을 수반한

다. 우리는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이 이익도 가져다주기 때문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지만, 자전거나 기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신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회사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을 취한다.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자는 가장 중요한 위험에 

대한 규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다. 

1987년 환경보호청은 인간의 보건 및 환경에 노출된 위험에 따라서 

규제 활동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 연방 자원 및 공적 자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활동이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유해 물질 관리 및 화학 쓰레기 처리는 위험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지만 노력 측면에서는 상위에 랭킹 되었다. 결과적

으로 자원 배분은 위험의 공공 인식을 고려했지만 이러한 인식이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2004년 이래로 여러 

노벨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 패널이 속한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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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는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문제가 해결가능한지에 대한 

순위를 정하였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부분인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을 고려할 때 해결하여야 할 세계 문제 목록에서 지속적

으로 하위에 위치한다. 영양부족 및 HIV/AIDS는 전문가 목록 상위에 

위치하지만 정부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다양한 연구결과는 낮은 위험부터 높은 위험 순으로 현재 지출을 재분

배하는 것은 보건과 안전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의 결과로서, 

각 기관이 계속 동일한 총 규제비용 하에서도 단순히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방향의 규제 노력은 더 큰 위험 감소 혜택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은 수입을 줄임으로써 실제

로 건강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소득과 건강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은 

오랫동안 인정되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이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길어

질 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 소득이 높은 개인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따라서 위험 규제에 대한 핵심 질문은 “어느 선까지 규제가 위험을 

줄이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두 가지 분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1983년 전국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가 마련한 프레

임워크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규제 행위는 두 가지 독특한 요소인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 위험 평가는 개인이나 집단이 유해한 물질과 상황에 노출되는 

보건 효과를 정의하는 데 사실적 기반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험 관리는 

정책 대안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규제 행동을 선택하며, 위험 평가 

결과를 기술정보와 결정에 도달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관심들에 함께 

통합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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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위험 관리 단계에 관한 원칙은 “사실적인 기반”이 없다

고 주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 대신 그것은 규범적 분석으로부

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분석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을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분석을 행하는 위험 평가 단계에서조차도 

과학자들은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

를 가질 수 없다. 위험 평가자들은 전국 연구위원회가 말하는 “위험 

평가 정책”에 의존하는데, 이는 평가, 판단과 경험 법칙으로, 이는 불확실

성에 직면할 때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과정에서 과학적 정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위험 평가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명에 대한 보건 위험이 현존하는 

증거로부터만 추론될 수 있는 경우 다양한 결정 사안(요소)가 발생한다. 

과학적 판단 및 정책 선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추론의 연결고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위험 평가 정책이라는 용어를, 위험 관련 

결정에 내재한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사안으로부터 이러한 판단

과 선택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다.

도표 7은 전국연구위원회가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를 어떻게 구분하

는지 보여주고 있다.

도표 7.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출처: Author’s illustration.



102 규제의 틀

위험 평가는 필수적이지만 확인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건전한 정책 결정은 경제, 공학, 윤리, 

법, 정치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요소를 규제

자가 위험 관리 단계에서 고려하는지는 다음의 제정 및 행정명령에 따라 

달라진다. 

� 위험-위험 분석 : 대체품 또는 대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규제

가 목표로 하는 위험을 비교

� 비용-효율성 분석 : 연장된 수명 또는 제거된 오염물질 량처럼 계량에 

대한 다른 방식을 선택함에 따른 비용 비교

� 비용-편익 분석 : 비용 및 다양한 접근방식의 편익에 금전적 가치로 수량

화하고자 하는 시도

규제적 접근

보건, 안전, 안보, 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제적 접근방법은 아래

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기술기반 규제

모든 굴뚝은 청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같은 기술 기반 규제

는 규제 대상이 준수해야 하는 메커니즘을 알려준다. 집행을 위한 장점이 

있는 반면(적절한 통제가 적용됐는지 알기는 용이), 지휘 및 통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청정기를 

필수화하는 것은 더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배출을 감소하려는 우대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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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기반 표준

특정 수준으로 배출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결과기반 표준은 기술기반 

기준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규제 대상이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해볼 수 있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혁신과 효율성을 장려한다.

▢ 경제적 인센티브

경제학자는 덜 유연한 규제적 방식 대신 경제적인 보상체계를 포함하

는 규제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청정공기 개정법(Clean Air 

Act Amendments)의 산성비 프로그램은 전기회사에게 1년에 이산화

황 1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래 가능한 허가치를 할당해주었

다. 전기회사는 그러한 허가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었기에, 전기회사는 

이산화황 배출을 절감하는데 비용을 평균 이하로 쓰면 통제 장치를 가동

하여 평균 이상으로 비용이 나가는 회사에게 남은 허용치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판매 가능한 허가는 오염 요금 또는 세금과 함께 피구의 외부성 

내재화 모델에 따라 유형화된 것이다. 

▢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소유권의 명확한 정의(코스의 모델과 함께)는 비록 새로운 의약품 

특허를 통해 개발자가 혁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혁신의 공익적 측면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이지 않는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혁신을 자극한다.

방송, 무선 통신, 기타 기기에 사용되는 전파 스펙트럼 면허는 하향식 

규제를 대체하는 소유권의 일례다. 전파는 원유나 목재처럼 희소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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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흔한 자원보다 이러한 자원의 이용은 경쟁이 치열하다. 원유와 

목재는 시장을 통해 다양한 사용처에 분배된다. 반면 전파는 전통적으로 

규제를 통해 분배되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최근 소유권과 시장을 적용

하여 전파를 분배하기 시작했다. 연방통신위위원회는 전파 밴드를 준소

유권으로 정의하고 면허를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한다. 무선 

인터넷 공급자와 면허 소지자는 나중에 2차 시장에서 면허를 거래한다. 

▢ 규제 공표

소비자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점을 가진 규제 

공표는 빠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자가 종종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 라벨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기의 예상 운영 비용을 알려준다. 규제 공시의 어려운 점은 

소비자가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고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보하

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 규제 동향

규제 개혁은 정책 분야에서 항상 논쟁의 화두다. 하지만 가격,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한 경제적 제약에 대한 합의와는 반대로, “개혁”이 “규제

완화”와 동일시되는 경우 사회 규제의 초점은 규제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고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개선이다. 최근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기존 규제를 재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와 의사결정 기준을 

바꿈으로써 더 스마트하고 더 나은 규제를 추구한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다음 장에서 다룰 정량적 규제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



제7장 사회적 규제(보건, 안전, 환경)란 무엇인가? 105

더 읽어보기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October 1960): 1–44. http://www.sfu.ca/~allen/CoaseJLE 1960.pdf.

Susan E. Dudley and George M. Gray. “Improving the Use of Science to Inform 

Environmental Regulation.” In Institutions and Incentives in Regulatory Science, 

edited by Jason Scott Johnston(Lanham, MD: Lexington Books, 2012.

Susan E. Dudley and Sharon Hays. “Updated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Memora

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eptember 19, 2007.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

mb/assets/omb/memoranda/fy2007/m07-24.pd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nfinished Busines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February 1987. http://yosemite.epa.gov/water/owrcc

atalog.nsf/0/d8555a5ca86d824a85256b06007256d1?OpenDocument.

Bjørn Lomborg, ed. Solutions for the World’s Biggest Problems: Costs and Benefi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John F. Morrall. “Saving Lives: A Review of the Record.”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7, no. 3 (2003): 221–37.

A. C. Pigou. Economics of Welfare. New Brunswick: Transaction, 2009.

Cass R. Sunstein. “Informing Consumers Through Smart Disclosure.”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eptember 8, 2011.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

b/inforeg/for-agencies/informing-consumers-through-smart-disclosure.pdf.

Tammy O. Tengs and John D. Graham. “The Opportunity Cost of Haphazard Social 

Investments in Life-Saving.” In Risks, Costs, and Lives Saved: Getting Better Results 

from Regulation, edited by R. Hah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제8장

규제 분석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Regulatory� Analysis





108 규제의 틀

규제 분석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Regulatory� Analysis

규제 행위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수반하는 분석과 

관리도 증가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을 소개

한다. 이러한 원칙은 1993년부터 규제 생성을 안내한 행정명령 제

12866호를 따른다. 

간단히 말하면 규제 분석의 목적은 제안된 규제가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도표 

8은 규제 분석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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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규제 분석

출처: Author’s illustration.

첫째 조건인 시장 실패 혹은 시스템 문제는 필수적이지만 규제가 비용

을 초과 하여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존재한다면 분석가는 규제를 고려하기 전에 남아있

는 질문을 감안해서 비규제적 해결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면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용가능한 최고의 

정보에 의지하며, 효과가 어떻게 분배되고 규제가 개인의 선택과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자.

현저한 시장 실패 또는 시스템 문제 확인

행정명령 제12866호는 다음의 규제 철학을 보여준다.

연방 기관은 법에 의해 요구되고, 법을 해석하는데 필요하거나, 민간 

시장이 공공 보건 및 안전, 환경, 혹은 미국인의 안녕을 보호 또는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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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같이 긴요한 공공 필요가 있는 경우만 

규제를 발동하여야 한다. 

시장은 많은 이유로 자원 배분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효율적인 시장은 법의 지배, 정교하게 정의된 소유권, 그리고 교환 시스

템을 포함한 적합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부적합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것이

다. 둘째, 잘못 고안된 정책은 시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제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 가격, 진입, 및 

퇴장의 경제 규제가 시장 시그널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했다는데 동의한다. 

셋째, 시장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 중 4개 카테고리 중 

한 가지에 속하는 내재적인 시장 실패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부성 (2) 공공재 및 공유재 (3) 독점 권한 (4) 비대칭 

정보

우리가 관찰하는 이러한 문제는 종종 근본적인 시장 실패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프라나 잘못 고안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마이클 멍거(Michael Munger)는 부적절한 인프라 문제로 시장 탓을 

하는 것은 마치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당신 자동차가 쓸모없다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한다. 예를 들어 외부성과 공공재 관련 문제 중 일부는 

소유권이 재산 혹은 행위의 중요한 속성을 망라하지 못한다고 정의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이와 유사하게 잘못 고안된 정책으로 시장 

탓을 하는 것은 자동차 주유구에 메이플 시럽을 넣고 자동차가 잘못 

됐다고 탓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는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 독점적이라

고 여겨진 많은 사업이 실제로는 내재적인 규모의 경제가 아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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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통해 독점 특권을 누렸다. 시장의 실패나 행위의 필요성이 강조되

는 시스템 문제를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규제 행위는 근본적인 문제

를 밝혀내고 수정하는 행위보다 덜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대안적 접근 찾기 

시장 실패나 시스템 문제를 확인한 후에, 분석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의 실패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른 방식이 연방 규제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연방 규제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연방 규제에 대한 대안은 

재판제도(예: 불량품에 대한 소비자 주도 소송), 반독점 집행, 행정 보상 

시스템(예: 근로자 보상은 작업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과 더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 주 및 지방자치단체 행위는 추가적

인 대안을 제공한다.

연방 규제는 만약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주간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 자유 같은 시민권 보호에 필요하다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생성된 

규제는 시민의 지역 상황과 선호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고 정부 기관이 

납세자와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장려한다.

연방 규제 대안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시장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대칭 정보가 시장의 

미비로 확인이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해결책이 가장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시장 기반과 실적 지향 접근법이 지휘 및 통제 방식보다 

선호된다. 시장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기반 접근방식은 지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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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접근방식보다 원하는 목표를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규제가 사적인 권리나 의무를 만드는 경우, 그들은 이러한 권리나 

의무의 무제한 교환을 장려해야 한다. 

보건, 안전, 보안, 환경적 규제는 수단보다는 목표를 다루어야 한다. 

실적 기준이나 경제적 우대는 목표 달성 수단이 혁신을 단념하도록 유도

하는 기술 기반 기준보다 더 효과적이다. 

실행 가능한 대안 접근법은 그들이 어떠한 접근법을 결정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정한 

규제 방식이 선택된 이후에 실행된 분석은 정책입안자에게 정보가 제공

되고 균형 있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행위 선택

행정명령 제12866호는 선택된 규제 대안은 사회에 순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법률이 다른 규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대안적 규제 접근방법 중에

서 선택을 할 때 기관은 순이익(잠재적 경제･환경적 이득 및 공공 보건, 

안전 등 기타 이득과 배분에 대한 영향 및 형평)을 극대화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특정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는 그 방식이 어떻게 시장 실패나 

시스템 문제를 수정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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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편익 비용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 

▢ 편익과 비용의 평가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적 접근의 편익 비용 분석은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기준점은 세상에 그러한 행위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기관의 최선의 

평가를 반영한다.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은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하며 규제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특별한 

관심과 함께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의 최선의 

예측을 통합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준점은 해당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 및 편익은 이러한 기준점에서 

증가된다. 만약 규제가 실행된다면 비용이나 편익이 어떻게 바뀔까? 

한 개 이상의 가능한 기준점의 증가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유용할 

수도 있다.

▢ 모든 가치는 현재가치로 할인되어야 한다.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비교 가능하

고 할인된 현재가로 기술되어야 한다. 오늘의 1달러는 내일의 1달러보다 

가치가 높다. 모든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같은 유형을 비교하는 

것은 간단하다. 예산관리국 회람 제A-4호는 미래 영향을 현재가로 할인

하는 주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14 규제의 틀

1. 투자된 자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익을 거두어드린다. 당신이 

오늘 소비할 때 당신은 투자의 기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현재 소비는 미래 소비보다 비싸다.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연된 편익은 또한 비용을 발생한다.

3. 미국 역사에서 그랬듯이 만약 소비가 계속 증가한다면 소비 증가는 

오늘날보다 미래에 가치가 덜 할 것이다. 한계효용 체감법칙은 

전체 소비가 증가하면 부가적 소비 단위의 가치는 감소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 회람은 연간 7퍼센트와 3퍼센트의 실제의 세전 할인율을 적용한 

분석을 권고하고 있다. 

▢ 편익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그 가치가 측정되어야 한다. 

행정명령 제12866호는 ‘비용과 편익은 정량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편익의 정성적인 척도와 정량적 척도(이

러한 것이 유용하게 측정되는 수준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이해된다. 

기회비용이라는 경제적 개념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특정한 방식으로 자원(당신의 시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이른바 행위 

A), 당신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한다. 

자원을 다른 곳에 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행위 B라고 하자. 행위 

A의 기회비용은 행위 B(이미 사라진)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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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의사’는 개인이 특정 결과나 편익을 위해 포기할 의향을 반영

한다. 시장 거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사회의 의지

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척도다. 하지만 거래되지 않는 재화에 대해서는 

여행 비용 연구와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옮긴이 주) 

같은 통계 기술이 간접적 거래 재화를 지불할 의사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가 낚시를 위해 지불할 의사는 여행 비용이나 

가족이 여가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관은 종종 야생 거주 같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불 의사를 조사하는 “명시적 선호(stated 

preference)” 방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의 지불보다는 가설

적 질문에 대한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선호 방식보다 더 주관적이고 신뢰하

기 더 어려운 성향이 있다.

많은 보건 및 안전 규칙은 환경 및 작업장 위험 노출 혹은 사고와 

관련 있는 조기 사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분석은 전형적으로 

연장된 통계적 생명과 연장된 수명과 같은 위험 결과의 통계적 척도에 

의존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 통계를 인용하지 않고 인구에서 

예측되는 위험 감소의 합을 인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연간 사망 위험이 

200만명 중 백 만분의 1만큼 줄어든다면 그 감소분은 일년 동안 통계적

으로 두 명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2천만명 중에 연간 사망 위험 

감소분이 1천만분에 1은 통계적으로 2명의 생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옮긴이 주) 헤도닉 가격모형 : 환경재에 대한 명확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재인 주택이나 노동시장을 대체시장으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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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명 계량(years-of-life-saved metric)” 사용은 종종 “연장 

생명 계량(lives-saved metric)”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명

은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행동은 

기대 수명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장 생명 계량(lives-saved 

metric)”은 통계적으로 6개월 연장을 하는지 40년을 연장하는지 행동으

로는 구분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가정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편익의 투명하고 의미 있는 평가에 필수적이다. 

▢ 비용은 정량화되고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규제 대상이나 기업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규제가 만들어내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가 

포기하는 바람직한 그 무엇을 의미한다. 

대안 방식의 기회비용은 비용 측면의 적합한 척도다. 이 척도는 특정한 

행동이 선택될 때 포기하는 편익을 반영하여야 하며,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에 있어서 변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대통령위험위원회는 위험 관리 

결정은 분산 투자 또는 감세 혹은 학교 건설에 자원을 사용하는 대신 

환경 규제에 돈을 쓰는 것과 같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거래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비용 평가는 범위뿐만 아니라 비용의 가장 그럴듯한(“최선”)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주요 가정에 대한 평가의 민감성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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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제안 기초

편익 비용 분석은 가능한 한 최선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양한 대안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평가를 편견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국 회람 제A-4호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좋은 분석이란 투명하고 결과가 재생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기본 

가정, 방법, 그리고 분석에 중요한 데이터를 분명하게 정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논의해야 한다. 분석을 읽는 자격 있는 제3자가 

분석의 기본적인 요소와 평가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익과 비용 평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람 제A-4호는 

기관에게 가능한 결과의 확률 분포를 보고하고 가능한 경우 기대되는 

가치의 핵심 평가뿐만 아니라 확률 분포 상한과 하한을 제출하라고 요청

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다양한 결과와 최적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소통

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유용하다. 민감도 분석은 

주요 가정에서 변화가 예측되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만약이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정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나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다양

한 가정에 대한 대안의 편익 비용 민감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분석가는 제한된 정보를 기반

으로 예측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한 최고로 생생한 데이터의 

균형 잡힌 검토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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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객관적이고 정책 선택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회람 제A-4호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위험 평가 방법론은 기대되는 비용과 비교를 위하여 기대되는 편익 

결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대 가치를 초과하는 편익 분석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 보수적인 가정과 초기값(defaults)(과학기술정책이

나 예방적 본능에 동기가 부여되었던지 여부와 상관없이)은 편익분석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 분포를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범위, 분산, 구제화된 상한 및 하한 백분위 평가 및 다른 분포 

특성을 포함하여 기대 가치(예: 평균, 중간 값)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인구에 대한 규제영향 이해

규제 비용을 부담하고 규제 편익을 얻는 사람이 종종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수혜자의 다양한 그룹은 편익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 정부 프로그램은 부(예: 식량배급표)의 재분배를 위해 고안되었

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부주의하게 고안되는 경우도 있다(예: 식량 가격

을 올리는 규제는 저임금 미국인에게 왜곡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규제 

준수는 대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규제가 다른 지역 

거주자, 여러 규모의 기업,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 다양한 민족, 사회경제

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부분 모집단에 다른 영양을 

미치는 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좋은 규제 분석은 또한 규제

를 받는 인구의 다양한 부분과 다양한 지역의 맞춤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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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국은 기관에게 “분배적인 영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에는 다양한 규제 대안 영향이 특정 그룹에 대한 영향의 범위, 가능성 

및 심각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정량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규제 영향력 분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에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숙지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 및 소유권 존중

개인의 자유와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개인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 

행위는 미국인의 복지를 향상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수정

헌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개인소유가 공적 사용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한다.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Thomas Sowell)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비평을 잠재울 수 있다면, 전체 정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만약 자원의 정치적 통제가 개인 통제를 

대체한다면, 전체 경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소유권은 둘 다 법적으로 개인의 것이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

는 관점에서 사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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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선호를 규제자 선호로 바꾸는 규제는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각자 선택을 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규제적 행위의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3563호는 “각 기관은 부담을 감소하고 

공공을 위한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 정량

화하기 어려운 가치를 고려하는 규제 방식을 찾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9.11 이후에 실행된 

항공사 안전 규제는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해서 전통적인 경제 

분석은 증가하는 보안 측면의 번거로움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거

나 기차를 타거나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개인적으로 

더 침해 받고 덜 쾌적한 경험이더라도 항공을 계속 이용하는 대다수 

사람이 경험한 가치 하락을 측정하지 못한다. 행정명령 제13563호에 

따라 기관은 규제 대안을 고려할 때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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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가하

고 있다. 1960년 규제 생성, 행정, 집행에 쓰이는 연방 지출은 34억 

달러였지만 2013년에는 그 수치가 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연방규제의 

준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매년 1.75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중소기업지원국은 평가한다. 기관들의 사전 평가를 종합한 예산관리국

의 수치는 지난 10년간 집행된 규제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편익은 

연간 1410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이에 

따르는 비용은 43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 사이다. 

규제의 초점은 지난 수십 년간 바뀌었고 규제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제는 줄어들었다. 1960년대 이전의 연방 규제 

활동은 주로 가격 통제를 목적으로 하였다. 1970년대 초반 전통적 산업

의 규제완화는 시장의 힘이 가격의 규제를 철폐하고 품질의 획기적 발전

을 이끌었다.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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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규제 초점은 보건, 안전, 환경 보호로 초점이 바뀌었다. 

1970년대 의회와 대통령은 환경보호청, 산업안전보건청, 소비자제품안

전위원회,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위원회 등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했

다. 그 이후 이러한 기관의 예산과 규제 범위는 현저히 증가했다. 

2001년 9월의 테러 공격은 국토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의 증가

로 이어졌다. 2002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는 규제 기능이 있는 기존의 

기관들을 통합시켰다. 예산에서 규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80억 달러(이

전 기관의 예산에서 규제가 차지하는 부분)에서 10년 뒤에 25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0년 두 개의 주요 법률의 통과는 규제가 경제적 형태로 회귀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가격과 품질을 통제하는 규제를 발동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도드 프랭크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새로이 조직된 기관

이 개발하고 집행하는 신규 금융시장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규제에 있어 또 다른 경향은 국내 규제 정책의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직접적인 장애물

은 점점 사라지면서 규제 요구사항의 차이점은 과거보다 무역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미국-EU 범대서양 공동 경제협의

회(joint U.S.–EU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의 의제는 규제 

활동, 위험 평가, 특정 부분 협력 및 상호 인정에 대한 더 나은 정보 

공유와 같은 규제적 협동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캐나

다, 멕시코와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미국 행정 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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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는 투명성, 상호 신뢰, 정보 교환, 국제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을 발표했다. 2012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불필요한 규제 차이를 제거하고 이와 같은 규제를 다시 만들지 않음으로

써 미국 수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는 행정명령 제13609호

를 발동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좋은 목표이지만, 일부 규제 경쟁은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잘못 고안된 규제를 통합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소비자와 기업에

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으로 규제의 초점이 진화하는 것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가 

생성되는 과정도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적 규제생성의 출현은 

규제 과정의 역동성을 바꾸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워싱턴 로비스트의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이제는 규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기관의 절차가 인터넷을 통하여 더 투명해져서 예전에는 불가

사의했던 규제 영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자와 

규제가 국민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와 다른 인터넷 기술은 그룹의 형성과 집단 행동 비용을 낮춰서 시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 더 잘 교육받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의 힘,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직면하는 보상체계, 규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장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규제 행위의 결과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식은 새로운 규제 영향을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중요하다. 이 책에서 소개된 개념은 그러한 

이해를 돕는데 필수적이며 연방규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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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명령 제12866호,

제1절 규제 철학 및 원칙
E.O.� 12866,� Section1,� Statement� of�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a) 규제 철학. 연방 기관은 법에 의해 요구되고, 법을 해석하는데 필요하

거나, 민간 시장이 공공 보건 및 안전, 환경, 혹은 미국인의 안녕을 보호 

또는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같이 긴요한 공공 필요가 

있는 경우만 규제를 발동하여야 한다. 어떻게 규제하고 규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관은 규제를 하지 않는 대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해야 한다. 비용과 편익은 정량적

인 척도(유용하게 평가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와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편익의 정성적

인 척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법률이 다른 규제 방식을 요구하

지 않는 한, 대안이 되는 규제 방식 중에서 선택할 때 기관은 순편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잠재적 경제, 환경, 공공 보건 및 

안전, 기타 이득; 분배 가능한 영향; 및 형평 포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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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제 원칙. 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이 위의 철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 시장 

또는 새로운 기관 행위를 보증하는 공공 기관의 실패 포함)를 찾아야 

하며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2) 각 기관은 기존 규제(또는 다른 법)가 새로운 규제가 수정하려는 

문제를 야기했는지 또는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규제(또는 

다른 법)가 규제의 의도된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변형되

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은 원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 요금, 거래 가능한 

허가 또는 공중이 선택 가능한 정보 제공 등 경제적 우대를 포함하여 

규제를 발동하는데 가능한 대안을 찾고 평가해야 한다. 

(4)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각 기관은 관할권 안에서 합리적

인 정도에서 다양한 요소나 행동에서 야기된 위험의 정도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5) 기관이 어떤 규제가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다고 결정할 

때,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고안

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각 기관은 혁신, 일관성, 예측가능성, 

실행 및 준수 비용(정부, 규제 대상, 대중), 유연성, 분배 영향 및 형평을 

위한 우대를 고려해야 한다.

(6) 각 기관은 규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평가해야 하며, 일부 비용과 

편익은 정량화하기 어렵고, 편익이 비용을 합리화 할 수준일 때만 

규제를 제안하고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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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기관은 목표로 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결과에 관하여 가장 합리

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및 다른 정보를 기반으

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8) 각 규제는 규제의 대안 형태를 찾고 평가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반드시 채택하는 준수 행동이나 방식을 규정하는 대신에 실적 목표를 

타당한 한도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9) 가능한 경우, 정부 기관에 현저하거나 또는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요구사항을 부과하기 전에 각 기관은 적절한 주, 지역 및 부족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가용성을 포함하여 각 기관은 주, 지역, 및 부족 정부에 대한 연방 

규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부 기관에게 현저히 또는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은 주, 지역 및 부족의 관련된 규제 및 정부 기능과 연방 규제 

행위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0) 각 규제는 다른 규제 또는 다른 연방 기관의 규제와 중복되거나 

공존하기 어렵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피해야 한다. 

(11) 각 기관은 개인, 여러 규모의 기업 및 다른 단체(정부기관, 소규모 

커뮤니티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사회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도록 맞춤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규제 목표 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총 규제 비용을 고려해

야 한다. 

(12) 각 기관은 불확실성과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소송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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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역자 소개

About� the� Translator

임택진

서강대학교, 연세대대학원, 서울대대학원에서 경영학, 행정학을 공부하였

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산업정책분야 연구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서 규제개혁분야 국정과제 수행에 10년 동안 

참여하였다. 2016년부터는 국무조정실 과장으로 규제신문고과를 이끌고 

있다.






